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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인데� 반

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실물자산(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이� 급상

승세를� 보였던� 2014년부터� 2022년� 기간� 동안�

순자산� 10분위� 및� 5분위� 가구별� 순자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보유� 자산이� 많았던� 상위� 분

위일수록� 순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가

격� 상승효과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자산�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은� 소득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불

로소득이었으며,�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또한�

불평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

평등� 확대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하

고� 있는바,�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시장

을� 개혁함과� 동시에�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 순자산� 5분위� 재무� ·� 자산� 유형별� 변화를� 중심으로� -

http://kctuli.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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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한� 자산� 불평등� �

-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인데 반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순자산 지니계수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의 여

파로 2017년 0.584에서 2022년 0.606까지 급상승 추세를 보였음.

- 2022년 기준 실물자산 비중이 77.9%에 달하고 그중 부동산 비중이 94.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가구의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면, 자산 불평등이 심화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가

격 상승의 영향이라 판단됨. 이에 가계금융복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격 급등 시기

(2014~2022년) 자산 불평등 확대 실태 및 주요 요인을 분석함

순자산� 10분위� ·� 5분위� ·� 시도별� 분석� 결과� 모두� 자산� 불평등� 확대

① 순자산 10분위 가구 간 불평등 확대 실태

- 10분위 가구 순자산 순증액 대비 분위별 순증액 비중(10분위 가구 순증액=100)을 보면 1

분위(-0.45%) · 2분위(0.73%) ․ 3분위(2.61%) · 4분위(5.60%) · 5분위(9.48%) ·  6분위

(14.31%) · 7분위(21.69%) · 8분위(32.35%) · 9분위(48.58%) 등으로, 기존에 자산이 많

았던 가구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불평등이 확대됨. 

- 10분위 순증액은 7억 7,093만원, 1분위는 –347만원으로 순자산 격차 확대. 순자산 ‘10/

2배율(10/2분위)’ 또한 2014년 50.4배에서 2022년 67.2배로 확대.

② 순자산 5분위 가구 간 불평등 확대 실태

- 순자산 순증액은 1분위(106만원) · 2분위(3,166만원) ․ 3분위(9,176만원) · 4분위(20,832

만원) · 5분위(57,282만원) 등으로 5분위와 1분위 간 순자산 격차는 2014년 8억 3,304

만원에서 2022년 14억 480만원으로 확대. 순자산 ‘5/1배율(5분위/1분위)’ 또한 2014년 

93.2배에서 2022년 140.2배로 확대. 

③ 시도별 · 주택유형별 불평등 확대 실태

- 전국 평균 순자산 증가율(순증액)은 65.90%(18,114만원)였으며, 수도권은 77.07%(25,07

0만원)로 비수도권 49.11%(11,242만원) 보다 순자산이 크게 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 시도별 순증액을 보면 서울이 3억 1,87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28,388만

원), 경기(21,375만원) 등으로 많았던 반면, 경북(5,146만원) ․ 충북(4,707만원) ․ 충남(3,4

52만원) 등의 순증액은 매우 미약했음. 시도별 자산 불평등도 확대됨. 

- 보유 주택 유형에 따라서도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었는데, 아파트 증가율(순증액)은 76.0

5%(25,954만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단독주택 38.40%(8,787만원), 연립 및 다세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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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7.41%(5,820만원)로 큰 격차를 보였음.

자산�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은� 소득이� 아닌� 부동산� 자산� 증가에� 따른� 불로

소득의� 확대,�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또한� 자산� 불평등� 확대에� 기여

- 자산 불평등 확대가 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는 ▷분석기간 중 순자산 5분위

별 소득증가율은 1분위(48.08%) ․ 2분위(40.38%)의 증가율이 4분위(35.41%) ․ 5분위(3

8.12%) 가구보다 더 높았고 ▷경상소득 ‘1/5분위’ 비중은 2014년 24.29%에서 2022년 

26.05%로 1.76%포인트 증가했지만, 순자산 ‘1/5분위’ 비중은 1.07%에서 0.71%로 –0.

36%포인트 하락했고 ▷자산유형별 변화 또한 금융자산 증가율은 1분위(58.06%) · 2분

위(56.47%) · 3분위(48.35%) · 4분위(36.02) · 5분위(23.69%) 등으로 하위 분위의 증

가 폭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실물자산 증가율은 역으로 5분위(77.11%) ·4분위(82.9

5%) · 3분위(58.02%) · 2분위(44.52%) · 1분위(-2.46%) 등으로 나타나는 등 소득 변화

로는 자산 불평등 확대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음.  

- 순자산 순증액에서 부동산 순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분위(103.0%) ․ 4분위(97.

2%) 등으로 상위 분위의 경우 부동산 순증액이 순자산 순증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분위(79.2%) · 2분위(62.9%) 등 하위 분위로 갈수록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 증

가에 미치는 영향은 줄었고, 1분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 규모는 2014년보다 -150만원이 

주는 등 자산 불평등의 주된 요인은 부동산 변화였음.

-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물론 담보 제공 여부,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이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바, 보유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용 기회는 

물론 그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어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또한 자산 불평등을 확대

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소득 10분위별 부채 보유 가구 현황을 보면,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부채 보유 가구가 더 많았고, ▷순자산 5분위별 부채 순증액도 5분위

(6,718만원) · 4분위(4,174만원) · 3분위(1,981만원) · 2분위(1,877만원) · 1분위(842만

원) 등으로 자산이 많을수록 부채를 더 많이 늘렸으며 ▷상위 분위는 상대적으로 담보대

출을 주로 활용했지만, 1분위 가구는 고비용의 신용대출 이용 비중이 높았음. 거주 목적

이든 투기적 목적이든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저비용으로 부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어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에 일조하고 있었음.

자산� 불평등� 확대로�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 심화

-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전 · 월세 등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주거 불

안정성이 커질 뿐 아니라 생계마저 큰 위협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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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실제로 순자산 5분위 중 1분위 가구의 전월세보증금은 2014년 943만원에

서 2022년 1,686만원으로 78.8%(743만원↑) 증가했음. 전월세보증금 보유 가구 비율 

또한 2014년 65.5%에서 2022년 71.3%로 5.8%포인트 늘었음. 

-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구 저축가능액으로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크게 

늘었는데, 2014년 기준 서울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은 48,720만원이며 전체 가구 평균 

저축가능액은 1,513만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32.2년을 모아야 했지만, 2

022년 서울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이 127,380만원으로 급상승하면서 2022년 저축가

능액(2,429만원)으로는 52.4년이 소요되는 등 주거 불안정성이 심화됨.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시장� 개혁과� 더불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및�

사회적� 통제� 강화� 필요

- 주거 수단으로서의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된 현실을 개혁해야 함. 단기적으로

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창출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함으로써 주택 건

설 및 공급을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이 담당하도록 만들어야 함.

- 신용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

회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작동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만들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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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2021년 서울연구원의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1)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

의 심각성을 영역별로 질문한 결과 자산 불평등은 89.1%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어 소

득(85.4%), 주거(82.0%), 고용(75.8%), 교육(59.8%), 가족 형성(5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영역에 대해서는 자산 불평등이 36.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득(33.8%), 주거(16.0%), 고용(5.6%), 교육(3.2%), 가족 형성(3.1%) 등

의 순이었다. 주거 불평등 확대의 주원인이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산 불

평등과 주거 불평등은 공통된 문제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응답자의 52.8%가 우리 사회 일

반의 불평등 중 자산(주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료� :�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징과� 과제(2021,� 서울연구원)’�

[그림� 1]� 서울� 청년� 한국� 사회� 일반의� 불평등� 인식� � � (단위:� %)

한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2) 추이를 보면, 

청년세대의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2022

년까지 소득 지니계수와 순자산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소득보다는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할 

뿐 아니라 그 격차 또한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인데 반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자산 불평등도가 압도

적으로 높았다. 

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2014년 0.397 이후 0.402(2016년)에서 0.405(2021년)까지 횡보

하는 양상을 보였다가 2022년 0.396으로 2014년 수준까지 하락했다. 반면 순자산 지니계

1)�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징과� 과제’,� (2021,� 서울연구원)

2)�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되는데,� 값이� ‘0’(완전� 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 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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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경우 2014년 0.594 이후 2017년 0.584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이후 추세가 전환

되면서 2022년 0.606까지 급등하는 등 격차가 심화하고 있었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그림� 2]� 소득� 및� 순자산� 지니계수� 추이

위와 같이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부동산(주택)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

고 추정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재무 상태3)를 보면, 자산(54,77

2만원) · 금융자산(12,126만원) · 실물자산(42,646만원) 등으로 총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77.9%에 달했으며, 실문자산 중 부동산(40,355만원) 자산 비중이 94.6%에 육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 � � � � [표� 1]�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 추이(2014~2022)� � � � � � � (단위:� 만원,� %)

구� �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

기준

연평균

매매가
48,720 50,787 56,999 62,344 74,690 82,676 95,454 115,490 127,380

증감률 -0.6 4.2 12.2 9.4 19.8 10.7 15.5 21.0 10.3

전국�

기준

연평균

매매가
26,535 27,972 30,956 32,520 35,376 36,830 41,073 50,958 55,467

증감률 1.7 5.4 10.7 5.1 8.8 4.1 11.5 24.1 8.8�

- 자료� :� KB부동산� 통계(data.kbland.kr)�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연평균� 매매가격은� 해당연도� 월평균� 매매가격을� 연� 평균한� 값.

KB부동산 통계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연평균 가격은 2014년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급상승 추세를 보였는바, 2014년 4억 8,72

0만원에서 2022년 12억 7,380만원으로 2.6배 상승했다4). 전국 기준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

3)� 가계금융복지조사(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자산은� 금융자산(저축액+현거주지전월세보증금)과� 실물자산(부동산+기타실물자
산)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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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또한 2014년 2억 6,535만원에서 2022년 5억 5,467만원으로 2.1배 상승하는 등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2015년 이후 2022년까지 8개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

2.9%에 달했으며, 전국 기준으로는 9.8%였다. 주택가격 폭등의 이면에는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부터 코로나19 시기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금융완화 정책(저금리와 양적완화)

에 의한 과잉 유동성이 큰 몫을 담당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던 2014년

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를 우선하여 분석하였다. 이어 순자산 

분위별 세부 재무 상태 분석을 통하여 자산 불평등은 소득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더 중

요한 요인이었음을 분석했다. 나아가 가구 소득 및 자산 보유 정도에 따른 금융 이용 기회

의 불평등 또한 자산 불평등 확대의 한 요인임을 살펴보았다. 

2.� 자산� 불평등� 확대� 실태

1)� 순자산� 10분위� 불평등� 실태

주택가격 급등으로 순자산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2022년 기준 순자산액은 19억 6,

226만원으로 2014년 11억 9,133만원 대비 7억 7,093만원 순증했다. 반면 순자산 하위 1

0%인 1분위 가구는 분석 기간 내내 순자산액이 적자 상태였는데, 2022년 순자산은 –903만

원으로 2014년 –556만원 대비 347만원이 줄면서 오히려 적자 규모가 커졌다. 1분위 가구

의 순자산이 적자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10분위 가구 순자산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10분

위와 1분위 간 격차는 2014년 11.9억원에서 2022년 19.7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표� 2]� 순자산� 1분위� 및� 10분위� 가구� 순자산� 변화(2014~2022)� � � � (단위:� 만원)

구� �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분위   -556   -610   -815   -666   -785   -890  -1,212   -818   -903 

10분위 119,133 121,926 126,070 131,916 145,381 152,801 158,610 179,369 196,226

격차(10-1) 119,689 122,536 126,885 132,582 146,166 153,691 159,822 180,187 197,129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순자산은� 조사년도� 3월말� 기준.� 격차는� 10분위� 순자산액에서� 1분위� 순자산액을� 차감한� 값.

4)� 우리나라� 가구의� 가장� 보편적� 주거� 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화의� 주요� 지표로� 아파트� 매매가격을� 설정하였음.(주택�
종류별� 가구� 분포� :� 단독주택(29.4%),� 아파트(54.1%),� 연립및다세대(13.5%),� 기타(3.0%)� /�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9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순자산 증대 효과는 기존 자산 보유 규모가 큰 상위 분위일수록 

순자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0분위 가구 순증액 대비

(10분위=100) 분위별 순증액 비중을 보면, 1분위(-0.45%) · 2분위(0.73%) ․ 3분위(2.61%) · 

4분위(5.60%) · 5분위(9.48%) 등으로 하위 50% 가구의 순자산 증가 폭은 10분위 가구와 

비교할 때 매우 열악했다. 

하위 50% 분위보다는 순증액 규모가 크긴 했지만, 순자산 상위 50%에 해당하는 6~9분위 

가구의 10분위 가구 대비 순증액 비중도 6분위(14.31%) · 7분위(21.69%) · 8분위(32.35%) 

· 9분위(48.58%) 등으로, 차상위 9분위 가구의 순증액 또한 10분위 순증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평균 순증액 1억 8,114만원(27,488→45,602만원)을 넘

어선 분위는 8~10분위 가구에 불과했다. 이처럼 주택가격 상승효과가 차별적으로 10분위 

가구에 영향을 미치면서 10분위 가구 간 순자산 격차는 확대되었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순자산� 순증액은� 2014년� 대비� 2022년� 기준� 순자산� 증감액

[그림� 3]� 순자산� 10분위별� 순자산� 순증액� ·� 10분위� 대비� 비중(2014� vs� 2022)� � (단위:� %)

순자산 2분위 가구 대비 10분위 가구 배율(10/2배율) 추이 또한 자산 불평등이 크게 확대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지표다. 자산 불평등도의 개선 내지 완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일

반적인 지표는 1분위 가구 대비 10분위 가구 배율(10/1배율)이지만, 해당 기간 중 1분위 순

자산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10/2배율’을 산출하였다. 

2014년 50.4배였던 ‘10/2배율’은 주택가격이 상승 추세가 지속하면서 2022년 67.2배로 

확대되었다. 2분위 가구 순자산은 2014년 2,363만원에서 2022년 2,922만원으로 불과 23.

7%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10분위 가구의 증가율은 64.7%(119,113→196,226만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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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그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순자산은� 조사년도� 3월말� 기준

[그림� 4]� 순자산� 2분위·10분위� 순자산액� 및� ‘10/2분위’� 배율� 추이� � (단위:� 만원,� 배)

2)� 순자산� 5분위� 불평등� 실태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 변화 또한 순자산 10분위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바, 주택가

격 상승에 따른 자산 규모 확대 효과는 상위 분위로 갈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22년 분위별 순자산 순증액을 보면, 1분위(106만원) · 2분위(3,166만원) 

․ 3분위(9,176만원) · 4분위(20,832만원) · 5분위(57,282만원) 등으로 산출됐다. 그 결과 5

분위와 1분위 간 순자산 격차는 2014년 8억 3,304만원에서 2022년 14억 480만원으로 확

대되었다. 순자산 10분위의 하위 10% 가구 집단은 순자산 보유 규모가 적자(-) 상태를 보였

지만, 순자산 5분위의 하위 20% 가구 집단인 1분위의 순자산액 및 순증액은 평균값의 영향

으로 (+) 값을 나타냈다. 

순자산 순증액 규모가 가장 큰 5분위 가구 대비 1~4분위의 순자산 순증액 비중을 보면, 

1분위(0.18%) ․ 2분위(5.53%) · 3분위(16.02%) 등으로 기존에 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순

증액 또한 적었다. 4분위(36.37%) 가구만 유일하게 전체 가구 평균 비중 31.62%를 넘어섰

는데, 주택가격 상승효과의 차별적 반영으로 자산 격차가 더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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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자산 1분위 대비 5분위 배율(5/1배율) 이나 2분위 대비 5분위 배율(5/2배율) 추이를 통

해서도 자산 불평등 심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 ‘5/1분위 배율’의 경우 2014년 93.

2배에서 2022년 140.2배로 불평등이 심화했고, ‘5/2분위 배율’ 또한 2014년 11.6배에서 20

22년 13.5배로 늘어났다. ‘5/1분위 배율’의 경우 ‘5/2분위 배율’ 추이와 비교할 때, 특정 시

기 급등락하는 형태를 보이는 등 추세의 일관성이 부족한데, 이는 순자산 10분위 가구별 순자

산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순자산 1분위 가구가 적자 상태를 지속

하는 가운데, 연도별 편차가 심했기에 발생한 현상이라 추정된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그림� 5]� 순자산� 5/1분위� ·� 5/2분위� 배율� 추이(2014~2022)� � � (단위:� %)

[표� 3]�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액� 변화(2014~2022)� � � �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4 27,488 � � 904� � 7,281 15,777 29,266 � 84,208

2015 28,429 � � 889 � 7,628 16,634 30,581 � 86,404

2016 29,918 � � 833 � 8,012 17,888 32,763 � 90,079

2017 31,572 � � 950 � 8,404 18,982 34,832 � 94,670

2018 34,368 � � 978� � 9,069 20,300 37,528 103,956

2019 35,281 � � 864 � 8,988 20,283 37,743 108,517

2020 36,287 � � 675 � 8,992 20,493 38,773 112,481

2021 41,452 1,024 � 9,897 22,871 44,936 128,519

2022 45,602 1,010 10,447 24,953 50,098 141,490

순증액 18,114 � � 106 � 3,166 � 9,176 20,832 57,282

비중
(5분위=100) 31.62% 0.18% 5.53% 16.02% 36.37% 100.0%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순증액은� 2014년� 대비� 2022년� 기준� 증감액이며,� 비중은� 5분위� 가구� 순증액� 대비� 비중(5분위=100)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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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별� ·� 주택� 종류별� 불평등� 실태

주택가격 급등으로 시도별 자산 불평등도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22년 

전국 평균 순자산 증가율(순증액)은 65.90%(18,114만원)였으며, 수도권은 77.07%(25,070만

원)로 비수도권 49.11%(11,242만원)보다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면서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더 크게 늘렸다.

지역별 순증액을 보면 서울이 3억 1,877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제주(28,388만

원), 경기(21,37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5,146만원) ․ 충북(4,707만원) ․ 충남(3,4

52만원) 등의 순증액은 매우 미약했다. 세종시의 경우 통계치가 제공된 2017년 이후 불과 

5년 만에 2억 729만원이 순증했는데, 그간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동향을 고려하면 세종

시의 시계열을 2014년까지 연장할 경우, 해당 시기 순자산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대비 2022년 기준 지역별 순자산 증가율 또한 제주(129.92%) · 인천(91.12%) · 

대전(84.78%) · 서울(84.19%) · 부산(82.78%)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으나, 경

북(21.11%) ․ 충북(19.23%) ․ 충남(14.19%) 등 비도심 지역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

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 자산 불평등이 확대 현상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주택 종류별 순자산 증가율(순증액) 변화 또한 어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순자

산 증대 효과가 차별적으로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2014년 대비 2022년 기준 아파트의 증

가율이 76.05%(25,954만원)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단독주택은 38.40%(8,787만원), 

[표� 4]� 시도별� 순자산액� 변화(2014� vs� 2022)� � � (단위:� 만원,� %)

구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서울 제주 경기 세종 대전 인천 부산

2014 27,488� 32,528� 22,893� 37,861� 21,850� 30,720� 44,463� 22,770� 20,882� 21,249�

2022 45,602 57,598 34,135 69,738 50,238 52,095 65,192 42,074 39,909 38,838

순증액 18,114 25,070 11,242 31,877 28,388 21,375 20,729 19,304 19,027 17,589

증감률 65.90 77.07 49.11 84.19 129.92 69.58 46.62 84.78 91.12 82.78

구분 광주 강원 전북 대구 전남 울산 경남 경북 충북 충남

2014 22,264 19,481 19,555 25,483 17,754 30,832 24,122 24,377 24,479 24,332

2022 35,791 31,620 30,998 36,073 28,064 39,129 32,359 29,523 29,186 27,784

순증액 13,527 12,139 11,443 10,590 10,310 � 8,297 � 8,237 � 5,146 � 4,707 � 3,452

증감률 60.76 62.31 58.52 41.56 58.07 26.91 34.15 21.11 19.23 14.19�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세종시의� 경우� 2017년부터� 별도로� 통계치가� 제공되어� 있어,�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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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및 다세대 가구는 37.41%(5,820만원)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보유 주택 종류에 따라

서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보유 가구와 연립 및 다세대 보유 

가구의 순자산 격차가 2014년 1억 8,572만원에서 2022년 3억 8,706만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 5]� 주택� 종류별� 순자산� 변화(2014� vs� 2022)� � � � �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기타

2014 27,488 22,882 34,128 15,556 32,644

2022 45,602 31,669 60,082 21,376 30,375

순증액 18,114 � 8,787 25,954 � 5,820 -2,269

증감률 65.90 38.40 76.05 37.41 -6.95�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변화를 보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택가격 상승효과로 구간 전반적으로 순자산 규모가 늘어났는데, 특히 순자산이 10억원 이상

인 가구는 2014년 4.1%에서 2022년 11.4%로 7.3%포인트 증가하면서 가장 크게 늘었다. 

하지만 순자산 보유액이 적자(-) 상태인 절대 빈곤 가구 비중 또한 2014년 2.9%에서 2022

년 3.2%로 0.3%포인트 늘어났기 때문이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그림� 6]� 가구�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가구� 분포� 변화(2014� vs� 2022)� � (단위:� 억원,�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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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 불평등� 확대의� 주요� 요인

1)�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자산� 증가;� 불로소득의� 확대�

순자산 10분위 및 5분위별 순자산 변화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택가격이 급상승세

를 보였던 2014년 이후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불평등은 확대되었다. 자산 불평등 확대도 문

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소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었다는 점이다. 소득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의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자산 5분위별 2014년 대비 2022년 소득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순자산 하위 2

0% 가구 집단인 1 · 2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소득 변화만으로는 상위 

분위의 높은 순자산 증가를 설명할 수 없었는바, 소득은 자산 불평등의 요인이 아니었다. 

실제로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 변화(증가율&순증액)을 보면, 5분위(68.02%, 57,282만원) 

및 4분위(71.18%, 20,832만원) 등 상위 40% 가구 집단의 순자산 순증액 및 증가율이 하위 

40% 가구 집단인 1분위(11.68%, 106만원) ․ 2분위(43.49%, 3,166만원) 가구에 비해 매우 

높았지만, 동일 기간 소득 증가율은 1분위(48.08%) ․ 2분위(40.38%) 가구의 증가율이 4분위

(35.41%) ․ 5분위(38.12%) 가구보다 더 높았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그림� 7]� 순자산� 5분위별� 소득� 및� 순자산� 변화(2014� vs� 2022)� � � � (단위:�%,� 만원)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1분위 가구의 소득 및 순자산 비중 추이 또한 소득이 자산 불평

등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경상소득의 경우 1/5분위 비중은 2014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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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에서 2022년 26.05%로 1.76%포인트 증가했지만, 순자산 비중은 1.07%에서 0.71%

로 –0.36%포인트 하락하는 등, 순자산 5분위 가구 대비 1분위 가구의 소득 여건은 개선되

는 양상을 보였음에도, 순자산 격차는 더 커졌기 때문이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그림� 8]� 순자산� 5분위� 대비� 1분위� 소득� ·� 순자산� 비중� 추이(2014~2022)� � � (단위:�%)

소득 5분위별 순자산 변화와 자산 5분위별 순자산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또한 자산 불

평등의 심화의 주된 원인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 규모, 즉 주택가격 상승효과에 기인

한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소득 5분위별 순자산 증가율은 1분위(57.90%) · 2분위(64.76%) 

․ 3분위(74.12%) · 4분위(68.87%) · 5분위(63.27%) 등으로 분위 간 편차가 적었지만, 자산 

5분위별 순자산 증가율은 1분위(16.48%) · 2분위(44.73%) ․ 3분위(56.02%) · 4분위(71.0

6%) · 5분위(68.82%) 등으로 상 · 하위 40% 가구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6]� 소득� 및� 자산� 5분위별� 순자산� 변화(2014� vs� 2022)� � �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

5분위별

2014 27,488 � 9,676 15,757 20,705 29,713 � 61,573

2022 45,602 15,278 25,961 36,052 50,175 100,528�

순증액 18,114 � 5,602 10,204 15,347 20,462 � 38,955

증감률 65.90 57.90 64.76 74.12 68.87 63.27

자산

5분위별

2014 27,488 � 1,335 � 7,831 16,236 29,533 � 82,491

2022 45,602 � 1,555 11,334 25,331 50,519 139,259�

순증액 18,114 � � � 220 � 3,503 � 9,095 20,986 � 56,768�

증감률 65.90 16.48 44.73 56.02 71.06 68.82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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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 가구는 순자산 상위 분위 가구일수록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았는데, 기

보유 실물자산이 많았던 상위 분위일수록 순자산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가계 순자산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실물자산(특히 부동산) 가격 변화였음을 반증한다. 실제

로 분석 기간(2014년~2022년, 9개년)을 평균하여 순자산 분위별 실물자산 비중을 보면 5분

위(79.22%) ·4분위(75.15%) · 3분위(69.74%) · 2분위(57.59%) · 1분위(40.64%) 등으로 순

자산이 많을수록 실물자산 보유 비중이 높았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그림� 9]� 순자산� 5분위별� 9개년(14~22)� 평균� 유형별� 자산� 비중� � � (단위:� %)

순자산 5분위 자산유형별 변화를 보면, 금융자산 증가율은 1분위(58.06%) · 2분위(56.4

7%) · 3분위(48.35%) · 4분위(36.02) · 5분위(23.69%) 등으로 하위 분위의 증가 폭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실물자산 증가율은 역으로 5분위(77.11%) ·4분위(82.95%) · 3분위(58.0

2%) · 2분위(44.52%) · 1분위(-2.46%) 등으로 상대적으로 상위 분위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

다. 이 또한 실물자산 보유 규모가 순자산 증가의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순자산� 5분위� 자산유형별� 변화(2014� vs� 2022)� � � � �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융자산

2014 � 9,013 1,686 4,417 6,566 10,058 22,338

2022 12,126 2,665 6,911 9,741 13,681 27,629

순증액 � 3,113 � 979 2,494 3,175 � 3,623 � 5,291

증감률 34.54 58.06 56.47 48.35 36.02 23.69

실물자산

2014 24,526 � 1,227 � 5,728 13,757 25,779 � 76,134

2022 42,646 � 1,197 � 8,278 21,738 47,163 134,841�

순증액 18,120 � � � -30 � 2,550 � � 7,981 21,384 � 58,707

증감률 73.88 -2.46 44.52 58.02 82.95 77.11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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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 및 부동산 자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순자산 순증액에서 부

동산 자산 순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자산 증가효과가 

자산 불평등 확대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 순증액에서 부동산 순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분위(103.

0%) ․ 4분위(97.2%) 등으로 순자산 상위 분위의 경우 부동산 순증액이 순자산 순증액의 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분위(79.2%) · 2분위(62.9%) 등 하위 분위로 갈수록 부동산 자

산 증가가 순자산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었고, 1분위 가구의 2022년 부동산 자산 규모는 

오히려 2014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2014년 대비 2022년 순자산 5분위별 부동산 자산 순증액이 5분

위(59,005만원) · 4분위(20,259만원) · 3분위(7,268만원) · 2분위(1,991만원), 1분위(-150

만원) 등으로 크게 편차를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 변화가 가구 순자산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표� 8]� 순자산� 5분위별� 순자산� 및� 부동산� 변화(2014� vs� 2022)� � � � (단위:� 만원,� %)

구� �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순자산

2014 � � 904 � 7,281 15,777 29,266 � 84,208

2022 1,010 10,447 24,953 50,098 141,490

순증액 � � 106 � 3,166 � 9,176 20,832� � 57,282�

증감율 11.68 43.49 58.16 71.18 68.02

부동산

2014 � 947 5,041 12,495 23,903 � 71,001

2022 � 797 7,032 19,763 44,162 130,006

순증액 -150 1,991 � 7,268 20,259 � � 59,005

증감율 -15.81 39.50 58.16 84.76 83.10

부동산� 순증액� /� 순자산� 순증액 -141.5 62.9 79.2 97.2 103.0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1�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순자산� 및� 부동산은� 조사년도� 3월말� 기준

넷째, 순자산 5분위별 부동산 자산 중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 변화 및 

가구 분포를 통해서도 자산 불평등 확대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대비 2022년 순자산 5분위별 ‘거주주택’ 자산규모 증가율 및 순증액을 보면, 5분

위(136.5%, 43,014만원) · 4분위(95.9%, 15,635만원) · 3분위(59.2%, 5,655만원) · 2분위

(38.7%, 1,496만원) 등으로 상위 분위일수록 거주주택 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하위 분위로 갈수록 증가 폭이 크게 줄었는데, 특히 1분위 가구의 경우에는 거주주택 자산 

규모가 오히려 -149만원이 줄면서 –24.9% 하락했다.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분포 또한 5분위(63.0%) · 4분위(44.

8%) · 3분위(29.7%) · 2분위(15.8%) · 1분위(2.8%)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효과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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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그림� 10]� 순자산� 5분위별�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현황� � � (단위:� 만원,� %)

2)�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

부동산 가격 변화처럼 자산 불평등 확대의 주된 요인은 아닐지라도, 금융 이용 기회의 불

평등 또한 자산 불평등에 확대 원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물론 담

보 제공 여부,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이율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

문이다. 보유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 이용 기회는 물론 그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기에, 현실의 금융시스템 또한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고시된 주요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금리를 보면, 담보 제공 여부 

및 신용등급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년 5월 중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S’시중은행 담보대출 최저이율(3.98%)와 최고이율(4.37%)의 차는 0.39%에 

달했고, 신용대출 최저이율(5.06%)과 최고이율(10.24%)의 차는 5.18%로 격차가 더 커졌다. 

담보대출 최저이율과 신용대출 최고이율의 차는 6.26%에 달했는데, 대출 1억원을 가정할 

경우 신용대출 최고이율 부담자는 담보대출 최저이율 부담자에 비해 연 626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J'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더 높았다. 담보대출 최저금리는 4.40%,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6.90%로 ’S'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각각 0.42%와 1.84%가 더 높았다. 

차주의 여건상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지방은행을 이용해야 할 경우, 추가적으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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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금융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출금리의 차이는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이외에도 서민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 

캐피탈 · 보험 · 증권 등 비은행금융기관 간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의 

차이는 대출자의 자산과 소득 규모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산 불평등 확대에 일조한다. 

소득 10분위 가구별 부채 보유 현황을 보면,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부채 보유 가구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10분위별 부채 보유 가구 분포(부채보유가구=100)를 보

면, 1분위 가구는 3.8%에 불과했지만,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져 소득 10분위 

가구 비중은 12.4%에 달했다.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 분포는 위와 반대로 소득 1분위 

가구가 2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소득 10분위 가구 비중은 5.8%로 가장 낮았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5개년(2017~2022)� 평균� 비율)

[그림� 11]� 소득� 10분위� 부채� 보유� 여부별� 가구� 분포� 현황� � � (단위:� %)

 

거주를 위한 목적이든 부의 축적을 위한 투기적 목적이던 소득이 많을수록 저비용으로 부

[표� 9]� 대출� 유형� 및�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금리� � � � /단위:� %

구� � 분
1000

~951

950

~901

900

~851

850

~801

800

~751

750

~701

700

~651

650

~601

600�

이하

평균

신용점수

시중은행

(“S”)

담보대출 3.98 4.00 4.05 4.07 4.17 4.25 4.25 4.37 4.37 932

신용대출 5.06 5.51 6.21 6.94 7.64 8.02 8.78 9.41 10.24 915

지방은행

(“J”)

담보대출 4.40 4.57 4.30 5.26 4.41 5.17 5.54 5.38 4.93 901

신용대출 6.90 7.80 8.86 9.75 10.75 11.91 12.71 10.16 14.99 787

- 자료�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2024.07.16.� 검색� 기준)

- 주1� :� 2024년� 5월� 중� 취급된� 대출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 (대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

- 주2� :� 신규취급액� 기준이며,� 담보대출은�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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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어 소득이 적은 가구보다 자산 축적에 유리하기 때문에, 부동

산 가격이 상승할수록 대출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한 가구의 자산 증가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 이용 기회의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 확대에 일조한다. 

2014년 대비 2022년 순자산 5분위별 부채 순증액을 보면, 5분위(6,718만원) · 4분위(4,1

74만원) · 3분위(1,981만원) · 2분위(1,877만원) · 1분위(842만원) 등으로 순자산 보유량이 

많을수록 부채를 더 많이 늘렸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9개년 평균 부채액 기준 5분위 

가구 대비 각 분위별 부채 비중을 보면, 4분위의 경우에도 47.15%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

며, 1분위 가구는 14.0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부채의 활용 여부 및 그 규모가 

자산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순자산 5분위 부채 유형별 보유 가구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상위 

분위는 금융부채 중 담보대출을 이용한 가구 비중이 높았고, 보유 자산이 부족한 1분위 가

구는 신용대출 이용 비중이 높았다.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보유 자산이 많은 가구가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5분위 가구

의 경우 4분위 가구와 비교할 때 금융부채 및 담보대출 가구 비중이 소폭 낮았지만, 임대보

증금 보유 가구 분포는 40.7%로 4분위(19.3%)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는 5분위 가

구의 경우, 타인에게 전월세로 임대를 줄 수 있는 다주택자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0]� 순자산� 5분위별� 부채� 변화(2014� vs� 2022)� � � � (단위:� 만원,� %)

구� �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순증액 � � 842 1,877 1,981 4,174 6,718

9개년� 평균
(14~22년)�

부채 2,462 3,768 5,707 8,267 17,533�

5분위� 대비
비중 14.04 21.49 32.55 47.15 100.00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1�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이며,�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월말� 기준

[표� 11]� 순자산� 5분위� 부채� 유형별� 보유� 가구� 비율(2022년� 기준)� � � � (단위:� %)

구� �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부� � 채 49.8 58.6 64.8 69.1 74.3

� � � � 금융부채 49.7 56.8 60.2 61.7 58.0

� � � � � � � [담보대출] [17.3] [38.1] [45.1] [48.2] [45.3]

� � � � � � � [신용대출] [25.7] [21.8] [22.8] [23.4] [21.4]

� � � � 임대보증금 0.8 5.1 10.9 19.3 40.7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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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 불평등� 확대의� 후과;� 주거� 불안정성� 심화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불평등이 심화 문제도 심각하지만, 양극화의 결과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가

격이 상승할 경우, 전 · 월세 등 주거비용이 상승하면서 주거 불안정성이 커질 뿐 아니라 생

계마저 큰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취약계층의 전월세보증금이 급증 추세

를 보였을 뿐 아니라, 전월세보증금 보유 가구 비율 또한 급등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 5분위 중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2014년 전월세보증금은 943만원이었

지만, 2022년에는 1,686만원으로 78.8%(743만원↑) 증가했다. 전월세보증금 보유 가구 비

율 또한 2014년 65.5%에서 2022년 71.3%로 5.8%포인트 늘어났다. 두 지표 모두 [그림1

2]에서 알 수 있듯이 2017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였으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018년부터 급등 추세를 보였다.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순자산� 5분위별� 통계자료� 중� 1분위� 가구의� 전월세보증금� 관련� 수치�

[그림� 12]� 순자산� 5분위� 중� 1분위� 가구의� 전월세보증금� 및� 가구� 분포� 추이� � � � � (단위:� %)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구 저축가능액으로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크게 늘어

났는데, 이 또한 주거 불안정성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2014년 기준 서울아파트 연평

균 매매가격은 48,720만원이며, 전체 가구 평균 저축가능액은 1,513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를 사기 위해서는 32.2년을 모아야 했다. 하지만 2022년 서울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이 1

27,380만원으로 급상승하면서 2022년 저축가능액(2,429)으로는 52.4년을 모아야 했다.

소득 기반이 취약한 29세 이하 청년 가구의 경우, 저축가능액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입에 

소요되는 기간은 2014년 39.5년에서 2022년 87.9년으로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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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KB부동산통계� 및�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서울아파트� 구입소요� 기간� =� 서울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 /� 당해연도� 저축� 가능금액

[그림� 13]� 서울� 아파트� 구입� 소요기간(연평균매매가/저축가능금액)� � � (단위:� 만원,� 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자료에� 의거� 산출

[그림� 14]� 최근� 가계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추이(21.1Q~24.1Q))� � � (단위:� 십억원,� %}

주택가격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 및 주거 불안정성 확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

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택가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지속하여 완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금융당국 또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적절한 통제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다. 그 결과 2023년 2사 분기 이후 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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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이 다시 확대되는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또한 반등세를 보였고, 그 결과 한동안 

소폭이나마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이 2023년 하반기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재반등하려는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5.� 결론

자산 및 주거 불평등 확대는 세대 간은 물론 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할 뿐 아니라,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자산 불평등의 확대는 부의 대물림으로 인하여 청년세대 내 격차 또한 심화시키기 때문에, 

청년층은 소득격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좌절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 불안정성이 확대되면, 인간다운 생활은커녕 기

초적 생계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의 구조

적 취약성을 고려하면, 주택가격의 안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 취약성이 누적되면서 금융 · 

경제위기 발생 위험을 증대시킨다. 202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 회수 및 경제주

체들의 디레버리지(Deleverage)를 위한 금융긴축(금리인상 + 양적긴축) 정책이 본격화되었

지만, 우리나라 경제주체들, 특히 가계부문의 부채 축소 노력은 매우 부진한 상태다.

이러한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주거 수단으로서의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된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 단기

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창출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을 사회적 공공재로 재정립함으로써 주택 건설 및 

공급을 민간이 아닌 공공부문이 담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하여 

토지국유화를 기반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싱가포

르 사례5)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둘째, 신용창출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사회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업의 경우 신자유주의 시대 들어 금리 자유화 및 

5)�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하여� 토지를� 국유화했다.� 토지국유화를� 기반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18년� 기준� 싱가포르� 시민권자� 가운데� 91%가� 자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77.3%는� 전월세� ·� 고시원� ·� 원룸에� 거주하며,� 청년층� 63%가� 월세로� 살고� 있다.(‘‘집� 걱정� 없는� 나라’,� 한경비즈니스,�
2020.09.02.)�



KCTULI� � 워킹페이퍼� |� 2024-13

24

대출채권의 증권화(securitization)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금

융 공공성’보다는 ‘주주 이익 극대화’ 논리가 우선하게 되면서, 가계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과도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주된 영업 분야가 기업을 상대로 하

던 도매금융(Wholesale Banking)에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소매금융(Retail Banking)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경제 순환 체계 내에서 주로 자금의 공급자 역할을 담당했던 가계 부문

이 자금의 수요자로 전락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매개 수단이 주택(부동

산)이었다6). 은행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계부문에 더 많은 대출을 했고, 대출채

권을 증권화하여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택(부동산)이 금융투자 상품으로 전

락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들어 발생한 금융위기, 즉 미국 저축대부조합 위기(1984

년), 북유럽 3국 금융위기(1988년), 일본 금융위기(1990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모두 

부동산(주택) 버블과 붕괴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현실의 금융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결

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7).

6)� 시중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비중이� 더� 높아졌다(부록� 그림1� 참조).� 시기별� 예금은행� 총예금에
서� 가계부문�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1990년대(62.78%)� ·� 2000년대(53.70%)� ·� 2010년대(46.62%)� ·� 2020년대
(45.42%)� 등으로� 가계부문은� 자금의�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변모했다(부록� 표5� 참조).� 2022년말� 기준� 가계신용� 총액에서� 주택담
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4.22%에� 달했다(부록� 그림2� 참조).�

7)�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선결과제� :�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금융위원회� 해체)’,� (2022.10.06.,� 이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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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록]

[부록� 표1]� 순자산� 10분위별� 순자산액� 추이(2014~2022)� � � � (단위:� 만원)

구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 27,488 � -556 2,363 5,495 9,065 13,250 18,302 24,659 33,873 49,282 119,133

2015 28,429 � -610 2,386 5,676 9,578 13,960 19,304 25,797 35,365 50,854 121,926

2016 29,918 � -815 2,481 5,886 10,137 14,932 20,845 27,848 37,677 54,079 126,070

2017 31,572 � -666 2,565 6,187 10,622 15,912 22,050 29,536 40,131 57,393 131,916

2018 34,368 � -785 2,739 6,629 11,510 17,040 23,558 31,716 43,333 62,525� 145,381

2019 35,281 � -890 2,619 6,566 11,408 16,981 23,586 31,794 43,692 64,201 152,801

2020 36,287 -1,212 2,562 6,534 11,448 17,151 23,833 32,601 44,939 66,343 158,610

2021 41,452 � -818 2,866 7,230 12,563 19,070 26,674 37,299 52,572 77,654 179,369

2022 45,602 � -903 2,922 7,510 13,386 20,558 29,336 41,381 58,816 86,731 196,226

순증액 18,114 � -347 � � 559 2,015 � 4,321 � 7,308 11,034 16,722 24,943 37,449 � 77,093

비중 23.5% -0.5% 0.7% 2.6% 5.6% 9.5% 14.3% 21.7% 32.4% 48.6% 100.0%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1� :� 순증액은� 2014년� 대비� 2022년� 기준� 증감액이며,� 비중은� 10분위� 가구� 순증액� 대비� 분위별� 비중(10분위=100)을� 의미

[부록� 표2]� 순자산� 5분위별� 부동산� 자산� 변화(2014~2022)� � � � (단위:� 만원,� %)

구� 분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4 22,678 � � 947 5,041 12,495 23,903 � 71,001

2015 23,649 � � 977 5,267 13,321 25,130 � 73,540

2016 25,237 � � 928 5,618 14,952 27,265 � 77,407

2017 26,835 1,026 6,750 15,571 29,471 � 81,336

2018 29,380 1,166 6,740 16,975 31,648 � 90,368

2019 30,379 � � 935 6,521 16,816 32,636 � 94,979

2020 31,962 1,061 6,571 16,943 33,899 101,320

2021 36,708 1,191 6,745 18,416 40,207 116,971

2022 40,355 � � 797 7,032 19,763 44,162 130,006

순증액 17,677 � -150 1,991 � � 7,268 20,259 � 59,005

증감률 77.95 -15.81 39.50 58.16 84.76 83.10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 :� 순증액� 및� 증감률은� 기준시점(2014년)� 대비� 비교시점(2022년)의� 부동산� 자산� 변화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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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표4]� 시기별� 예금은행� 총예금� 대비� 예금주별� 비중(1991~2023)� � � � (단위:� %)

� � 구� 분 1991~2000 2001~2010 2011~2020년 2021~2023

가� � 계 62.78 53.70� 46.62� 45.42�

기� � 업 25.36� 26.75� 30.66� 31.18�

기� � 타 11.86 19.56 22.72 23.4

- 자료� :� 통계청(1991~2023)� 원자료에� 의거� 산출

[부록� 표3]� 가구주� 연령대별� 저축가능액� 변화(2014� vs� 2022)� � � (단위:� 만원,� %)�

구� � 분 경상소득(A) 소비지출(B) 비소비지출(C)
저축가능액

(D� =� A-B-C)

저축가능액� 비중

(D/A)

전체

2014 4,658� 2,306� � 839� 1,513� 32.48

2022 6,470 2,856 1,185 2,429 37.54

증감률 38.90 23.85 41.24 60.54 15.58

29세� 이하

2014 3,407� 1,730� 444� 1,233� 36.19

2022 3,992 1,991 552 1449 36.30

증감률 17.17 15.09 24.32 17.52 0.30

30~39세

2014 4,976� 2,354� 891� 1,731� 34.79

2022 6,995 2,947 1,356 2,692 38.48

증감률 40.57 25.19 52.19 55.52 10.63

40~49세

2014 5,525 2,903 1,073 1,549 28.04

2022 7,925 3,746 1,607 2,572 32.45

증감률 43.44 29.04 49.77 66.04 15.76

50~59

2014 5,829� 2,707� 1,084� 2,038� 34.96

2022 8,143 3,477 1,590 3,076 37.77

증감률 39.70 28.44 46.68 50.93 8.04

60세� 이상

2014 2,703� 1,410� 402� 891� 32.96

2022 4,656� 2,026� 694� 1,936� 41.58

증감률 72.25 43.69 72.64 117.28 26.14

- 자료� :� 가계금융복지조사(2014~2022)� 원자료에� 의거� 산출

- 주1� :� 표기년도는� 조사년도로,� 소득� 및� 지출액은� 조사� 전년� 기준

- 주2� :� 저축가능액� =� 경상소득�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자산� 불평등� 심화� 실태� 및� 주요� 요인� 분석

27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연도별� 시중은행� 부문별� 대출금의� 합계액)

[부록� 그림1]� 시중은행�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 추이� � � (단위� :� 백만원)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원자료에� 의거� 산출

[부록� 그림2]� 용도별� 가계신용� 현황� � � (단위� :� 십억원)


